
문재인 정부의 파탄적 부동산 정책, 
무능인가 사기인가

����-�서울,�수도권�공공임대�개발�문제점을�중심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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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'서울,�수도권�13만호�중�6만호�기부채납�분,�100%�공공임대�추진?'



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3가지 의문

1.�왜�노무현�정부의�규제�실패로부터�학습되지�않는가?

2.�왜�민주당�정권�인사들의�다주택�현실과�1주택�정책이�충돌하는가?

3.�왜�공급을�늘려�집값을�안정화시킨다면서도��실효성�없는�공공임대에�집착하
����는가?

결론�: 노동 계급�투쟁의�실패로부터�'부동산�계급(Housing�Class)'�투쟁을�통한�
Poiltical�Hegemony�확보�=>�'Neo�Public�Enemy'�설정,� Who?







성인�76.0%가 '사는�집에�따라�사회·경제적�계급이�나뉜다'고�대답.��
서울신문-�비영리�공공조사�네트워크�‘공공의창’의�타임리서치�여론조사�
2020.1.28



출처�:�뉴시스

13만호�공공개발시�세입자�보상과�이주�문제를�누가�처리할�것인
가?�=> 용산�참사�재발�가능성�=>�가진�자,�민간�조합이�공공의�적
-�개발�곳곳에서�갈등과�분쟁�발생



공공임대�확대는�집값�안정과�관계�없음.

결국�공공임대�논쟁의�본질은�부동산�계급
논쟁.

=>�2022년�서울,�부산�시장�보궐선거에서�
무상급식�논쟁처럼�시민�갈등으로�작동할�
것.

�결�론

도시정비법�개정을�통해�공공개발시�
세입자�보상과�이주에�정부�및�공공
관리자의�협상�책임�부여.


